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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거주지 제한명령을 결

정하고 거주제한 대상자가 경제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9,900만원, 2030년 1억 4,5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6억 1,000만원(연평균 1억 2,2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1) 안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저지른 사람 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종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로 10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전자

장치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나. 성폭력범죄로 10년 이상의 징역형의 판결을 선고받고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

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을 고지받은 사람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거주지 

제한명령 결정 및 비용부담

(안 제9조 및 제21조)

99 110 123 133 145 610 122

주: 1.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

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2. 고위험 성폭력범죄자1) 거주지 제한명령 결정 및 비용부담(안 제9조 및 제22조)는 재량규정 재정

수반요인으로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하고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3. 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로 

지정하도록 하고 거주제한 대상자가 경제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시설의 운영주체인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임대 수입 감소를 보전하여야 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4. 제정안에 따른 거주지 제한명령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중 국가가 거주비용을 부담할 대상

자 수는 법무부 자료 등을 활용하여 추정하고 1인당 거주비용은 주거급여(1인 가구 기준)로 가정

하며 추계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적용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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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9조(거주지 제한명령 

결정 등) 및 안 제21조(비

용부담)

법원은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는 경우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의 거주지등을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

공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에 따라 법무부장

관이 지정하는 시설(이하 “지정거주시설”이라 한다) 중 하나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로 지정하여야 함

거주제한 대상자는 거주지 제한기간 동안 거주비용을 부담하여

야 함. 다만, 거주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2
안 제14조(보호관찰관의 지

도·감독 강화)

보호관찰소의 장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거주제한 대상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할 수 있음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9조(거주지 제한명령 

결정 등) 및 안 제21조(비

용부담)

○

2
안 제14조(보호관찰관의 지

도·감독 강화)
X

거주제한 대상자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은 기존 인력 

범위 내에서 수행 가능하거나 인력 증원이 필요할 가

능성이 있으나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

계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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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에 따라 거주지 제한대상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중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 국가가 거주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 예상

◦ 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고위험 성

폭력범죄자의 거주지로 지정하도록 하고 거주제한 대상자가 경제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일반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연수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로 해당 시설의 임대수

입이 감소할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시설의 운영주체인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임대 

수입 감소를 국가가 보전하여야 하므로 추가재정소요 예상

❑ 제정안에 따른 거주지 제한명령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중 국가가 

거주비용을 부담할 대상자 수는 법무부 자료 등을 활용하여 추정하고 

1인당 거주비용은 주거급여(1인 가구 기준)와 동일하며 추계기간 동안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

◦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2)

◦ 본 추계에서는 국가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의 시설에 임대 수입 감소를 보

전하는 취지에서 4개 급지별(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임대료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주거급여를 유사한 사례로 보아 이를 활용하기로 함

◦ 한편, 유사사례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출소자 주거지원을 살펴보면 최

초 2년 지원 후 2년 마다 연장심사를 통해 최대 10년까지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동안 국가가 계속 거주비용을 부담

하는 것으로 가정

2) 동일한 소득기준 하에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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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3)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한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본 추계에서는 제정안에서 규정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중 경제력이 없

어 국가가 거주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대상자 수를 추정하고 1인당  

거주비용을 곱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대상자 수) 제정안에 따라 국가가 거주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대상자 수

는 2026년 32명, 2030년 44명으로 추정

－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제정안에 따라 거주지 제한명령 대상이 되

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수는 509명이고, 출소를 앞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수는 

2024년 69명, 2025년 72명이며 이후 연도는 2024~2025년 평균인 71명씩 발생

하는 것으로 가정

－ 본 추계에서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4.4%4)가 경제력 부족으로 국가가 거주비용

을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주거급여가 4개의 급지별로 차등적으로 산정되는 점

을 고려하여 대상자 수를 주민등록인구통계(2023년 말 기준)에 근거한 지역별 비

율을 적용하여 배분

3)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4.10)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CPI) 3.6% 2.5% 2.1% 2.0% 2.0% 2.0% 2.0%

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따르면, 주거지원, 숙식제공을 받고 있는 출소자는 2022년 기준 1,592명으로 

출소자 36,547명 중 4.4%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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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출소한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509 - - - - - - -

출소 예정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 69 72 71 71 71 71 71

누적(a) - 578 650 721 792 863 934 1,005 

대상자 수(=a×4.4%) 32 35 38 41 44 

1급지(서울) 6 7 8 8 8

2급지(경기·인천) 11 12 13 13 14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6 7 7 8 8

4급지(그 외 지역) 9 9 10 12 14

[표 2] 대상자 수 추정: 2022~2029년

(단위: 명)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1인당 거주비용)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1인당 거주비용(1급지 기준)은 

2026년 356,169원/월, 2030년 379,082원/월으로 추정

－ 2024년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는 1인 가구 기준으로 1급지(서울) 341,000원, 2

급지(경기·인천) 268,000원, 3급지(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216,000

원, 4급지(그 외 지역) 201,000원

－ 본 추계에서는 1인당 거주비용이 추계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1급지 355,124 362,227 369,471 376,861 384,398 

2급지 279,101 284,683 290,376 296,184 302,107 

3급지 224,947 229,446 234,035 238,715 243,490 

4급지 185,373 189,080 192,862 196,719 200,653 

[표 3] 1인당 거주비용 추정: 2026~2030년

(단위: 원/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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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결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 거주지 제한명령을 결정하고 거주제한 

대상자가 경제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추가재정

소요는 2026년 9,900만원, 2030년 1억 4,5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6억 1,0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대상자 수

(a, 명)

1급지 6 7 8 8 8 -

2급지 11 12 13 13 14 -

3급지 6 7 7 8 8 -

4급지 9 9 10 12 14 -

소계 32 35 38 41 44 -

1인당 

거주비용

(b, 원/월)

1급지 355,124 362,227 369,471 376,861 384,398 -

2급지 279,101 284,683 290,376 296,184 302,107 -

3급지 224,947 229,446 234,035 238,715 243,490 -

4급지 185,373 189,080 192,862 196,719 200,653 -

추가재정소요

(=a×b×12개월, 

백만원)

1급지 26 30 35 36 37 164

2급지 37 41 45 46 51 220

3급지 16 19 20 23 23 101

4급지 20 20 23 28 34 125

합계 99 110 123 133 145 610

[표 4]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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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

한 결과이고 대상자 수와 1인당 거주비용을 유사사례 등을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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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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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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